
1-4. 강화군, 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

▸신규여부 신규 계속   ▸사업시기 임기내 임기후   ▸예산투자 예산 비예산   ▸사업주체 인천시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   - 강화군, 옹진군의 지정학적 여건(접경․도서지역, 수도권)에 따른 중첩 규제를 

완화하여 지역발전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

○ 정책개요

   - 현    황

    ․ 강화·옹진은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

인해 낙후도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

    ․ 지역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상 수도권 규제 완화 

또는 수도권 범위 제외 필요

  - 사업개요 

    ․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강화‧옹진군 전역(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) 

    ․ 면    적 : 584.93㎢(강화군 411.45㎢, 옹진군 172.48㎢) 

    ․ 주요내용 :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개정(강화·옹진 수도권 범위 제외)

      * 주요규제: 산업단지, 대학 및 연수시설 등의 제한(성장관리권역)

○ 추진실적

   - 2021.12. :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개정(안) 발의(배준영 의원 등 12인)

    ․ 인구감소지역(강화군‧옹진군, 가평군‧연천군) 수도권 제외

○ 향후 추진계획

 • 국회 입법사항 모니터링 및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 및 

   국토교통부 방문건의 등 지속적인 협조 추진



 • 추진일정

세부 추진상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

제도개선 공감대 형성

법률 개정

 

 •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 단위 건/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시행령 개정 항목 1 1

 • 재정투자: 비예산

 • 중앙정부의 협조(제도,재정,권한)

 - (제도) 강화·옹진군은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수성,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(전국 89곳)

으로 지정됨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규제개선 등 관련 법률 시행령 

개정 필요(국토교통부)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  - 강화.옹진군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중첩 규제완화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 

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

☎ 도시계획과장 이철 440-5040   광역계획팀장 김용태 4611   담당자 인은정 4613


